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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

김  갑  식*1

Ⅰ. 서론 Ⅲ. 남북기본합의서와 북한

Ⅱ.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 Ⅳ. 결론

국문요약

북한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경계하면서 수

세적 차원에서 서둘러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

의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 

차원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

불가침’ 합의를 이루어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통해서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

하고 핵무기 개발을 은밀히 추진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여

기에 더해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이 당시 남북관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것이

었기에, 북한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퇴락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은 1991년 체결 당시에는 남북기본

합의서를 ‘조국통일강령’으로 칭송하더니, 북핵문

제가 불거진 1992년 중반경부터 북한의 통일정책

에서 ‘주변화’ 하였고,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

후에는 ‘형해화’ 하였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

담 이후에는 김정일이 직접 서명한 6.15공동선언에 

남북기본합의서를 ‘흡수’시켜, 현재는 북한의 통일

담론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

이다.

주제어: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남북고위급회담, 6.15남북공동선언

Ⅰ. 서론

2011년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988년 당시 강영훈 국무총리의 

제의로 남북은 8차례의 예비회담을 거쳐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했으며, 1991년 

10월 4차 회담에서 남북은 기본합의서의 단일문건을 채택하기로 합의했고, 같은 

해 12월 5차 회담에서 남한의 정원식 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어 12월 판문점에서 개최된 대표접촉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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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역사적인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키고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켰다. 특히 

3월 14일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19일 남북핵통제공

동위원회(JNCC)를 발족해 남북 상호 핵사찰의 절차와 범위에 관한 논의를 시작

했다.

1991년 이전에도 7.4남북공동성명 등 남북한 합의에 따른 문서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남북 양측의 정부대표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비공개리에 비공

식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투명성과 법적 구속력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데 

기본합의서는 남북 양측의 국호와 서명자의 직책을 처음 명기함으로써 상호 인정

의 토대를 구축하고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접어드는 기틀을 마련했다. 기본합의

서에 대해 남한에서는 국무총리의 국회보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2년 2월 

17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최종 재가를 마쳤고 동 재가 문서는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부서하였다. 북한에서는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연형묵 총리가 보고를 하였고 12월 27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

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승인했으며 김일성 주석의 비준 절차

를 거쳤다.1

남한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기본합의서를 ‘남북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토대를 제공하는 문서’요 ‘한반도에 하나의 민족에 두 체

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화해와 통일의 길을 밟기로 하고 구

체적인 경로를 제시한 전범(典範)’으로 규정하고 있다.2  노태우 정부 때 체결한 

것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북문제 해결의 길

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바

로 그것입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완

1
기본합의서에 대한 남북의 절차상 차이를 거론하며, 국제법상 조약의 5대 성립요건을 만족시키

고 있는 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장희, “남북기본합의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당대비평, 4 (1998), pp. 308-310. 북
측도 1992년 2월 6차 고위급회담 통지문을 통해 남한의 국회비준을 요구했다. “제5차 북남고위

급회담에서 채택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

회의의 심의를 거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 주석께서 비준하시어 그 발효에 관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

는 바입니다. … 그러나 남한 국회는 이 합의서를 비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비준하고 국회는 지지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의 결의를 

거쳤습니다.”
2
이동복, “남북기본합의서 무엇이 문제인가,” 통일로, 48 (1992), p. 32; 이종석, “대북포용정책

의 추진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상),” 통일로, 137 (2000),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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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합의가 이미 남북한 당국 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

면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에의 대로를 열어나갈 수 있”다며 기본

합의서 이행을 주장하였고, 국회도 1999년 3월 8일 제20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통과시키고 박준규 국회의

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동 결의문에 대

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하고 동봉한 국회결의문을 북한의 홍성남 내각총리

에게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7월 11일 ‘남북 당국간 전

면적 대화를 북한에 제의하면서 7.4공동성명, 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합의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 용의’를 밝히는 등 기본합의서 이행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남한에서는 기본합의서의 역사적 의미가 높이 평가되고 그 실천이 강조

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기본합의서가 굴절과 퇴락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은 

1991년 체결 당시에는 기본합의서를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

해오던 해내외의 우리 민족 모두를 커다란 환희의 결정에 휩싸이게 한 획기적인 

합의문건’3으로 칭송하였다. 그러나 1992년 중반경부터 북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인해 기본합의서가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주변화’되더니 1993년 남북관

계 경색 이후 김일성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 발표되면서 

‘형해화’되었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6.15공동선언에 기본합의

서가 ‘흡수’되어 버렸다.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남측에 끌려 다니며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으로서는 어

쩌면 당연한(?) 입장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본 논문

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북한이 기본합의서 체결에 동의한 배경과 

목표에 관한 것이다. 배경은 탈냉전의 비대칭적 전개에 따른 북한의 피포위의식의 

심화와 남북격차를 중심으로, 목표는 수세적 체제생존을 위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

성과 김정일 후계체제 안정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와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현안에 대한 이행 여부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 변화는 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과의 관계를 근간으로 기

본합의서에 대한 입장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중심으로, 기본합의서 상 

현안은 평화체제, 핵문제, 교류협력 등에 대한 남북간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

이다.

3 로동신문, 1991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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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에 대한 핵심자료는 회담에 관여한 인사들의 회

고록이다. 노태우, 임동원, 박철언, 이상옥 등의 증언이 대표적이다.4  그러나 이 책

들은 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즉 기본합의서

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에 관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

에 없고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1997년에 제출된 임동원

의 논문은 남북고위급회담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협상전략과 협상행태를 분석적으

로 정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5

Ⅱ.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

1. 정세: 탈냉전의 비대칭적 전개

가.  사회주의권 붕괴와 피포위의식 심화

1980년대에 이르러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미소의 몰타정상회담에서의 냉

전종식 선언,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통합, 소연방의 사실상 해체 등에 의해 국제

정치질서와 환경은 급격한 탈냉전적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국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는 동북아시아 정세 특히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6 즉, 그동안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사회주의권과 냉전체제의 붕괴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

제위기 인식을 느끼게 하였다. 이제 북한은 냉전체제의 해소로 사회주의 우방이 

사라져 세계정치의 고아라는 외롭고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사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외정세인식은 북한이 제국주의의 공세에 포위되

어 있다는 피포위의식(siege mentality)에 근거하고 있다.7 그런데 그 피포위의식

이 1990년을 전후로 더욱 심화된 것이다. 기존의 세계 사회주의 체제는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적·이념적 지지

자였고 동반자였기 때문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벌어진 걸프전

4
조갑제, 노태우 육성회고록 (서울: 조갑제닷컴, 2008);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 중앙북스, 

2008);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1, 2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외교 (서울: 삶과꿈, 2002).
5
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곽태환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서
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6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 요론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2), pp. 16-18.
7
와다하루끼 저, 고세현 역, 역사로서의 사회주의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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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과 팀스피리트 훈련은 더더욱 북한의 입지를 열악하게 만들었다. 김일성은 당시

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은 의연히 간고한 행군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도 고난의 행군은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도 수십만의 일본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추격하였지만 오늘은 그와는 대비도 할 수 없이 막강하고 포악

한 제국주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압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전쟁시기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8

<표 1> 남북한 수교국가 변화 현황

구분
한국 북한

수교국가명 숫자 수교국가명

1989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이라크(4)
133 103 모로코, 코모로(2)

1990

몽골, 남예멘, 체코, 루마니아, 러시아, 

알제리, 말리, 나미비아, 잠비아, 

불가리아, 베냉, 콩고(12) (예멘통일)

144 105
세인트빈센트, 나미비아, 도미니카, 

앤티가바부다(4) (남예멘·동독 소멸)

1991

미크로네시아, 마샬군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부룬디, 토고(8)

152 112

바하마, 벨리즈, 그레나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인트키츠네비스, 

키프로스(7)

1992

중국, 베트남, 크로아티아, 그루지야, 

슬로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18) 

(대만 단교)

169 126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칠레(14)

*외교통상부 국회제출자료(2011.4.1).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진 북한과 달리, 남한은 북방정책을 내세우면서 국제

적 지지기반을 확대해나갔다. 남한은 7.7선언 이후 짧은 기간에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이상 1989년),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이상 1990년), 알바니아

(1991년) 등 상당수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수교했으며, 한소관계 역시 1989년 

4월 무역대표부 개설, 12월 영사관계 수립, 그리고 1990년 9월 국교수립 등 빠른 

8 김일성 동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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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발전해나갔다. 혈맹관계였던 북중관계를 반영하여 한중관계는 약간 더디

었지만 1990년 10월에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었고 1992년 8월 정식으로 국교가 수

립되었다. 남한은 사회주의권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북한외교에 치명타를 가했

던 것이다.9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배신(?)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유엔가입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은 ‘통일 전 남북 동시가입’과 ‘연방제 

실현 후 단일국호 가입’으로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 유

엔 내 세력판도는 남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1989년 가을 제44

차 유엔총회의 각국 대표 기조연설에서는 총 48개국이 남북한의 유엔가입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던 반면 북한 정부의 지지는 불과 3개국뿐이었

다. 더욱이 1990년 가을 제45차 유엔총회에서는 총 71개국이 남한을 지지했으나 

북한을 지지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다.10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북한은 제45차 

유엔총회 이전인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 ‘통일 전 단일의석 

가입’안으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남한이 1991년 1월 8일 북한이 동시가입에 

불응할 경우 남한만이라도 ‘먼저’ 유엔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천명했

다. 이어 중국과 소련이 남한 입장에 동조하자 북한은 1991년 5월 27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남북 동시가입 방안을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되었다.11 북한은 유엔

가입 논쟁을 거치면서 국제정세의 냉혹한 변화를 체험해야 했고, 특히 중국이 한

중수교도 하기 전에 자신을 ‘협공’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12

나.  남북격차의 심화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남북세력균형의 파열과 더불어 남북한

의 국력 격차는 더 벌어졌다. 남한은 달러의 약세, 저유가, 저금리의 국제경제환경

을 맞아 고도경제성장을 구가했다. 그 결과 1인당 GNP는 1979년 1,644달러에서 

9
정세현,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국제정치논총, 29권 2호 (1989), p. 132.
10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외교, pp. 47-48.
11

“남조선당국자들이 기어이 유엔에 단독으로 가입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임해 

둔다면 유엔무대에서 전조선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이 편견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 

그로부터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당국자들에 의하여 조성된 이러한 일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

로서 유엔에 가입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로동신문, 1991년 5월 29일.
12

김진환, “동북아 탈냉전의 최대 수혜자가 된 노태우,” 민족21 (2011.3), pp. 87-89; 임동원, 

피스메이커, pp. 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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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3,110달러로 증가하였고 수출입총액은 1979년 348억 달러에서 1987년 

848달러로 늘었다. 특히 남한 역사상 처음으로 1986년부터는 무역수지의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는 1989년까지 지속되었다. 무역수지의 흑자액수는 1986년 

42억 달러, 1987년 77억 달러, 1988년 114억 달러, 1989년 46억 달러였다. 1981년

부터 1991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5.9%, 7.2%, 12.6%, 9.3%, 7.0%, 12.9%, 

13.0%, 10.5%, 6.7%, 9.2%, 9.4%로 매우 높았다. 남한경제는 1970년대 말의 위기

를 극복하고 다시 고도성장을 이룩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13

반면, 북한경제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한계, 그리고 경제의 정치화14와 더불어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으로 파탄지경에 몰렸다. 즉 경제의 정치화로 인한 비효율성

과 경직성, 강행적 발전전략으로 인한 속도전과 사상전의 한계, 냉전체제로 인한 

무리한 중공업과 군수산업중심의 개발전략 및 사회주의권에 대한 가중한 의존, 자

급자족적 폐쇄경제 고수로 인한 기술수준의 낙후·산업구조의 왜곡·산업시설의 노

후화 등은 북한의 식량난·외화난·에너지난·원자재난 등 총체적인 경제난을 야기

시켜 1989년 2.4%의 플러스 성장을 거둔 이후 199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

들었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세계적 차원에서의 시장경제의 확산은 북한경

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그동안 구축해온 

물자조달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망가져,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식량·원유·원

자재 등을 조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청산결제·우호가격·무상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던 사회주의권과의 우호적 거래 관행이 경화결제방식으로 대부분 전환되

어 달러가 부족한 북한은 이들을 적기에 수입할 수 없었고 공장가동률은 급락했

고 연계산업 또한 타격을 받아 총체적인 경제난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15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성공 그리고 1989년 평양축전의 부담은 

1980년대 중후반 남북격차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990년에 이

미 GNI총액에서 남한은 북한을 10배 이상 초과했고 1인당 GNI도 5배에 달했다. 

1991년에는 그것이 15배, 7배에 근접해 남북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13
이정복,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p. 360-365.

14
북한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의 주요한 특징으로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의 원칙’을 들고 있

다. 즉 ‘혁명과 건설이 정치에 의하여 앞길이 밝혀지지 못하고 대중에 대한 정치적 영도가 정확

히 보장되지 못하면, 경제우위·경제실무주의에 빠져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본다. 최중

극,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은 주체의 혁명위업승리

를 담보하는 위대한 학설,” 경제연구, 2호 (1995), p. 8.
15

김갑식, 김정일정권의 권력구조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pp. 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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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남북한 경제력 비교

1990 1991 1992 1993

명목GNI

(억$)

남한 2,635 3,076 3,293 3,614

북한 232 229 211 205

1인당GNI

($)

남한 6,147 7,105 7,527 8,177

북한 1,146 1,115 1,013 969

경제성장률

(%)

남한 9.2 9.4 5.9 6.1

북한 -3.7 -3.5 -6.0 -4.2

무역총액

(억$)

남한 1,348.6 1,533.9 1,584.1 1,660.4

북한 41.7 25.8 25.6 26.5

2. 목표: 수세적 체제생존

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한 북한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가장 우려하면서 체제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수세적·방어적 차원에서 서둘러 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했

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 차원에서 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킴으

로써 ‘남북불가침’ 합의를 이루어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통해서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핵무기 개발을 은밀히 추진함으로써 김정일 후계

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16

가.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립이 가시화되자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자 남방외교에 나서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접근을 지지하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여건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1988년 10월 레이건 행정부는 북미접촉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심스런 접근조치(moderate initiative)’를 발표하여 1988년 12월

부터 이른바 ‘북경채널’이 개설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테러행위 중단, IAEA 핵안

전협정 체결, 남북관계 개선 등 보다 건설적으로 나온다면, 향후 북미관계의 진전

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17  또한 북한과 일본은 2년간 상호 의사타진과 

16
고유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가능한가,” 북한, 316 (1998), pp. 37-38.

17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m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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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밑 접촉을 진행하여 1990년 9월 28일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와 다니베 마

코토 사회당 부위원장이 방북하여 김용순 노동당 국제비서와 조속한 북일수교를 

골자로 하는 ‘3당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렇듯 북한은 일본과 국교정상화회담을 진행하고 미국과도 관계개선을 모색

하여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였다.18  그러나 당시 미국은 한반도 문제는 당사

자인 남과 북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 미국이 북경채널을 개설

한 주요 목적 중 하나도 바로 ‘서울을 경유하지 않는 한 워싱턴으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주지시키는데 있었다.19 또한 남한정부는 북방정책에 의해 위기

에 빠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상정했지, 그 전제로서 북한의 일

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북미·북일 간

의 관계개선은 남북 간 관계개선의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고 요구하곤 했다.20 그 

결과 북한은 대미·대일관계 개선을 위해 대남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하는 딜레마

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은 북한에게 체제위협이 될 

수 있었고 흡수통일의 위험을 떠안는 것이었다. 사실 북방정책은 북한을 고립 내

지 흡수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했다.21

따라서 북한은 남북대화에 형식적으로 호응하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실질적 협상을 지연시켰는데, 북한이 남북대화에 진지하게 나오게 하는 데는 중

국의 역할이 컸다. 1990년 9월 12일 심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등소평은 “북조

선이 능동적으로 북남관계를 평화정착의 단계로까지 끌고 간다면, 미국은 조선반

도에서 역할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 대북관계개선 대화에 나오게 된다”며 

2001), pp. 194-196.
18

“우리는 미국이 조선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라이고 조선의 통일문제가 미국의 대조선정

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

니다. … 우리는 앞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낡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하고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들

의 공통된 요구이며 자주, 평화, 친선을 지향하는 현세대의 흐름에도 부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견지명있는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공통된 리해를 가지고 조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92.3.31),”  김일성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307, 311.
19

장달중 외, 북미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대립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 37.
20

백창재, “한국의 북방정책과 미국,” 하용출 외, 북방정책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3), pp. 184-185.
21

조갑제가 “북한에 대해 노 전 대통령께서 추진하신 것은 북한을 흡수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는 흡수통일할 생각이 없다｣고 연형묵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말하자, 노태우는 “이걸 흡수라고 개념을 정해서는 안 된다

고 봐요. 물론 독일식으로 된다면 흡수지. 이북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금방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 내가 끌어당겨서 흡수통일한다｣는 이야기는 실제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얘기를 못 해.”라고 말했다. 조갑제, 노태우 육성회고록,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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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을 설득했다. 평양으로 돌아온 김일성은 9월 14일 당 정치국회의를 소집하

고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22  이제 북한은 남한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 제고로 자신의 정책능력의 상대적 열세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한 체제유지 차원에서 체제인정을 약속받기 위해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접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남북관계 개선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23

북한이 기본합의서 체결에 동의한 제1목적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시급한 불가침

선언의 채택 때문이었다.24  북한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가침선

언을 채택해야 한다며, ‘속에 칼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진실과 믿음과는 정반대되

는 적대적 입장’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와 무력 축소를 가장 우선시하였다.25 

이것은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북한이 ‘불가침을 확약한데 그치지 않고 불가침을 

담보할 수 있는 실제적 조치의 집행’을 남한에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요구한 것에서도 잘 나타났다.26  그레그도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

동선언을 발표하는 조건으로 북한이 늘 두려워하고 못마땅해 하는 팀스피리트 훈

련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27  여기에 부시의 전술핵 철수 선언과 노

태우의 핵부재 선언으로 북한의 안보위협을 상당부분 해소해 준 것도 협상의 성

공가능성을 배가시켰다. 즉, 미국의 전술핵 철수 선언으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핵 철수라는 큰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안보위협에서 오는 불안감을 떨치

고 안도감을 다소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4차 고위급회담에서의 태도변화로 

나타나게 되었고, 기본합의서 협상과 비핵화 공동선언 협상은 탄력을 받게 되었

다. 이처럼 핵철수 선언이 남북고위급회담의 진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28  결국 북한은 종래의 적화통일에 의한 한반도 통합이라는 무모하고 비현

22
오진용, 김일성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서울: 나남출판, 2004), pp. 303-306.

23
임춘건, 북방정책과 한국정치의 정책결정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p. 211.

24
배광복, “남북관계의 경로의존과 구성: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남북회

담 분석,” 고려대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08), p. 218.
25

김태선, “왜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부터 채택하여야 하는가,” 천리마, 8호 (1991).
26 로동신문, 1991년 12월 17일;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사변: 전쟁로선에 대한 평화로선의 승리,” 로동신문, 1991년 12월 18일; “북남사이의 합의사

항을 리행하기 위하여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1991년 12월 20일;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사변: 북측의 공적은 력사에 금자탑으로 빛날 것이

다,” 로동신문, 1991년 12월 21일.
27

도널드 그레그,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해빙의 시대 여는 초석,” 월간중앙 (2009.1), p. 315.
28

정문헌, “1990년대 남북관계의 부침과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기본합의서의 재조명,” 남북기본

합의서 비준동의 정책자료집 (2005.12.13), pp.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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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던 주장과 논리를 거두고 남북관계의 정착을 통해 북미·북일관계의 진척을 

이루어 우호적 대외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29

나.  김정일 후계체제 안정화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경제의 총체적 위기가 겹치면서 북한 내부적으

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의 정당

성과 우월성을 인민에게 확약받고 그로부터 위기를 돌파해 낼 수 있는 전체인민

의 동원을 조직화해야 했고 남북 세력균형의 파열로 인한 통일정세의 변화에 적

응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에 있었다. 이 과제는 곧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김일성이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사

회주의를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로 정의한 이후 1991년 5월 김

정일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사회주의 원칙의 고수’와 ‘북한식 우월성 강조’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식 사

회주의’를 이론화하였다. 또한 북한은 통일정책의 수정을 통해 흡수통일의 명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이른바 ‘느슨한 연방제’ 

주장을 통해 기존 주장과 달리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

음을 암시하였고, 1991년 8월 범민련 북측본부 성원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의 현 실정에서 누가 누구를 먹는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상과 제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일방이 타방에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는 방법으로는 민족의 통일

을 실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민족내부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새로운 민족

적 재난을 빚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30며 흡수통일을 경계했다.

그런데 후계체제가 완결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에게 더더욱 필요했던 것은 경

제회생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군사비를 절감하고 내몰린 상황에서도 후계자의 

치적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채택된 국방력 우위노선은 높은 군비부담으

로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과도한 군사화는 안보불안감을 

가속시켜 남북 간의 군비경쟁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31  그 

29
한대우,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전망,” 안보연구논총, 6집 1권 (1992), p. 181.

30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1991.8.1),” 김일성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6),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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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북한의 ‘군사비의 대 GNP 비율’은 1985년 이미 남한의 5배에 달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율은 더 높아졌다.32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의 결정적 시기가 아닐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부담스런 군비경쟁보다는 남북 평화조성을 통해 시

간을 벌면서 핵개발을 하는 것이 북한에게는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다.33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을 후계구축과정과 접맥시키면서 기본합의서 채택의 성

과를 김정일 후계자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일의 리더십은 당과 경제에서 군사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예비회담이 진

행 중이었던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선출되었고 1991년 5월 후계체제가 완결되었음이 공식화되었으

며34 1991년 12월 13일 기본합의서가 타결된 직후인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

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하였다. 북한은 기본합의서

의 타결과 발효에 대해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이신 김정일 동지의 현명

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35라고 선전하였다.

Ⅲ. 남북기본합의서와 북한

1. 위상: 6.15공동선언에 흡수된 남북기본합의서

가.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반한 평화통일강령

북한은 수세적·방어적 자세로 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했지만 체결 이후에는 기

본합의서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하였다. 기본합의서 채택 당일인 1991년 12월 

13일 연형묵 총리는 “1972년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북남당국 사이에 처음으

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라며 “오늘의 이 성과는 우리의 본연의 사명인 북남 

31
함택영, “북한 경제의 침체와 대외관계: 정치·군사적 측면,”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침체와 대응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5), p. 134.

32
1985년 군사비의 대 GNP 비율은 남한은 4.8%, 북한은 23.0%로 남한은 북한의 1/5 수준이었다.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11).
33

Byung Chul Koh, “The Inter-Korean Agreements of 1972 and 1992,”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6, No. 3(Fall 1992), pp. 465-466.
34

“혁명을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나가는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빛나

게 해결되였습니다.”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1997), p. 75.
35 로동신문, 1992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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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해 나가

는 큰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 우리들이 합의한 북남합의서는 7.4공동성명에서 밝

혀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원칙을 구현한 강령적 의의를 가지는 

문건”이라고 규정하였다.36 12월 24일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

의에서도 기본합의서를 “근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 사이의 첨예한 대결상

태를 끝장내고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평화통일촉진강령”

이라고 선언했다.37 북한은 1991년 신년사에서는 1990년 성과로 8.15범민족대회

와 통일축제를 부각하는 한편,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

데, 1992년 신년사에서는 “지난해 말에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

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과정에 이룩된 커다란 승리이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새로운 이정표

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기본합의서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에 ‘남과 북이 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90년대 통일의 전환적 국

면을 확신성 있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70년대 초에 7.4공동성명이 남측

의 일부 세력에 의해 빈종이장으로 되어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재현되지 않기 위

해서는’ ‘당국자들은 원만히 이행되도록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민족 앞에 지니고 있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8 또한 북한은 기본합의서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

고자 위 당 전원회의에서 연형묵 총리의 보고가 있었고 12월 27일 중앙인민위원

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기본합의서를 승인했으며 김일성 주석

의 비준까지 마쳤다.

그런데 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기본

합의서를 7.4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참가했던 북측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회담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민족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앞당겨 실현

하는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교시를 했고,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쌍방대표단

과 한 담화에서도 “북과 남이 다 같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튼튼

36 로동신문, 1991년 12월 14일.
37 로동신문, 1991년 12월 25일.
38 로동신문, 1991년 12월 25일; 1991년 12월 17일; 199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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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서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호상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고 온 민족이 바라는 90년대 통일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고 확신합니다.”39라며 통일 3원칙을 항상 강조하였다.

이 통일 3원칙은 남북이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자주의 원칙에 대한 해석에서 남북은 자주 충돌해오고 있다. 

남한은 이를 민족자결 정신에 따라 당사자인 남과 북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고,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외세의 간섭 배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

서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이 바로 자주정신이라

고 선언하고, 자주적 입장에서 볼 때 기본합의서가 채택·발효된 조건에서는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으며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완전히 전면

적으로 중지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40

나.  사그라진 남북기본합의서와 비상한 6.15공동선언

북한은 기본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일단 동구 사회주의 붕괴 이후 북한에 쏠리

던 서방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남한 정부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

하는 대신에 김정일 체제의 안정적 확립을 위한 대외적 차원의 환경개선 효과도 

일정정도 거뒀다.41  하지만 이것은 북한에겐 ‘양보’의 대가로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

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당초 쟁점은 8개였는데 1개를 제외하면 모두 남한 안

에만 있는 조항으로서 북한이 수용할 수 없다거나 또는 절충을 요구하는 것들이

었다.42  그런데 북한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문제, 군사적 신뢰구

축과 군축문제, 련락사무소 설치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서 거듭 양보하면서 합의문

39 로동신문, 1991년 12월 14일; 김일성,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자 (1992.2.20),” 김일성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92.
40

배광복, “남북관계의 경로의존과 구성: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남북회

담 분석,” p. 243. 한편, 고유환은 기본합의서와 통일 3원칙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북한은 기본합의서의 성격을 ‘통일합의서’라고 규정하고, ‘교류합의서’와 ‘공존공영합의서’가 아

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합의서 채택 당시 북한이 굳이 ‘통일합의서’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

고 나선 것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의명분을 선점하고 합의서의 해석에 통일 3원칙을 원용하

여 그 실천과정에서 ‘남조선혁명’을 가능케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

다.” 고유환, “남북기본합의서 성격과 이행방법,” 북한학보, 24집(1999), pp. 132-137.
41

김용현, “북한 내부정치와 남북관계: 7.4, 남북기본합의서, 6.15 비교,” 통일문제연구, 42호 

(2004), p. 286.
42

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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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채택의 최종단계에 와서 교착상태에 처한 회담의 출로를 열어놓았다.”43  실제

로 회담에 참가했던 임동원은 “북측은 어떻게든 합의서를 탄생시키고자 양보안을 

내놓겠다며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서울 대신에 판문점에 설치하자>는 대안을 제

시했다. 그리고 불가침의 ‘해상경계선’은 앞으로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되, 그때

까지는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여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하자며 뜻밖의 양보 

의사를 밝혀 우리를 놀라게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44  이러한 양보 뒤에는 협상

을 빨리 타결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남한의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

았기 때문에 북한은 전향적인 남한의 현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 판단하였다. 더구나 이듬해 4월은 김일성의 80회 생일축하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해야 할 정치적 수요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팀스리피트 훈련 실시를 막아

야 했고 또한 남북대화의 성과가 절실히 필요했다.45

원래 북한은 한소·한중수교로 초래된 고립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선택

한 것은 북미·북일수교였고, 그 보장 하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했다. 그러나 

‘북한의 거듭된 양보’로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지만 그 결과는 북미·북일관계 개

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울을 경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로 인해 북한은 워

싱턴과 동경으로 갈 수 없게 된 것이다.46  1992년 6월 북핵문제가 불거지자 남한

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시켰고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결정하자 북한은 기본합의서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즉, 북한은 

1992년 10월 27일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결정서를 통해 ‘팀스피리트 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조건에서는 북남고위급회담은 물론 각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비

롯하여 남조선 당국과의 모든 대화와 접촉을 동결할 것’을 발표했고, 11월 3일 분

야별 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의 명의로 공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이어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당국간 대화의 재개의사가 전혀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처럼 기본합의서가 주변화되면서 북한 통일담론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김

일성이 1993년 4월 7일에 발표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었

다. 이후 ‘기본합의서를 위반한 남한을 비판’47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통

43 로동신문, 1991년 12월 14일. 
44

임동원, 피스메이커, p. 220.
45

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p. 90.
46

장달중 외, 북미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대립, p. 47.
47

대표적으로 로동신문, 1996년 12월 13일; 1997년 12월 13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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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남정책에서 기본합의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가령, 북한은 1994년 신년

사에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북미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기본합의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1995년 신년사에서도 전민족대단결 10대 강

령, 연방제 통일방안, 조국통일 3대 원칙만을 주장했다. 더욱이 1997년 8월 4일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 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합공화국창립

방안’을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규정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

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와 1998년 4월 18일 ‘전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제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라는 김정일의 담화가 발

표되자 기본합의서는 형해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48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것은 불거진 북핵문제로 기본합의서가 1차 타격을 받았

는데 역설적으로 북핵문제해결을 합의한 북미합의서가 체결되면서 기본합의서는 

2차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기본합의서는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과

정에서 ‘남북 간에는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불가침합의를 이뤄놓았다’고 주장할 

때 잠시 등장할 뿐이었다.49  즉, 1993년 3월 NPT 탈퇴 이전 북한의 대미관계 개

선의 접근전략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자동적인 북미관계의 개선을 추구하는 

온건한 방식이었다면, NPT 탈퇴 이후에는 이미 증대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활용하여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하려는 방식으로 이전

된 것이다.50

기본합의서는 북핵문제 발생 이후 형해화되더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는 아예 6.15공동선언에 ‘흡수’당해 버린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기본합

의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은 우리의 민족통

일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역사적 사변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국토분단과 민족분열

을 강요하고 제국주의적 지배와 간섭으로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각방으로 저

해해온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로 가는 자주통일시대, 민족공조시대

인 6.15시대를 열었다’며 6.15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내세웠다.51

48
김일성,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단결 10대 강령 (1993.4.7),”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96);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8.4),”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정일,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1998.4.18),”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49

고유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가능한가,” pp. 37-38.
50

정문헌, “1990년대 남북관계의 부침과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기본합의서의 재조명,” p. 14.
51

최기환, 6.15시대와 민족공조 (평양: 평양출판사, 2004),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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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6.15공동성명이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조국통일

의 구성이신 김정일 장군님의 탁월한 영도가 낳은 고귀한 산물’이기 때문이다.52 

다시 말하면,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이 6.15시대의 막을 열어놓은 력사

적 사변으로 되는 것은 우선 나라와 민족이 분렬된 55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북남수뇌의 상봉과 최고위급회담, 공동선언의 합의수표가 불신과 오해로 지속되

어온 대결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반세기 이상 서로 적대시

해온 북과 남의 수뇌가 만나서 통일을 확약했다는 그 자체는 벌써 대결의 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관계개선에로 나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53  

북한은 김정일이 ‘주도’(?)하고 직접 서명한 6.15공동선언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기본합의서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6.15공동선언에 기본합의서를 흡수한 방식은 기본합의서의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는 7.4공동성명을 통해서였다. 북한은 “6.15공동선언은 1970년

대의 7.4북남공동성명과 긴밀하게 련계되어 있으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장구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성과”이고 이러한 점에서 “6.15공동선언은 

7.4북남공동성명에서 밝혀진 조국통일 3대원칙의 계승이고 그 심화발전”이라고 

주장하면서 “6.15공동선언이 채택되기 전 4.8북남합의서에서 <북과 남은 력사적

인 7.4북남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명기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였다고 강조했다.54  즉,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 자기의 일관

된 통일원칙인 7.4공동성명을 통해 기본합의서를 건너뛰고 곧바로 6.15공동성명

으로 직행하고 있는 것이다.

2. 현안: 제한적 이행과 변형

북한은 대남·통일정책에서 기본합의서의 위상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그 합의내

용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변질시키고 있다. 이는 기본합의서의 주요내용이 원

래의 자기 주장과 다른 불가피한 양보의 산물이었으므로, 당초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 기존의 주장으로 회귀하거나 변형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본합의서·부속

합의서 자체가 당시의 남북관계 수준과는 동떨어진 매우 높은 수준에서 합의되었

고, 더구나 표현이 애매하거나 해석상 이견의 소지가 다분하고 원칙적이고 선언적 

52
위의 책, p. 18.

53
강충희·원영수, 6.15자주통일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5), p. 97.

54
엄국현,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 (평양: 평양출판사, 2007),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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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머무는 등 불완전한 형태로 발효되었기 때문이다.55  여기서는 북한의 기본

합의서에 대한 제한적 이행과 변형 행태를 평화체제문제, 북핵문제, 교류협력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평화체제: 남북평화협정 vs. 북미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있어 남한은 당사자 해결원칙에 의해 남북 간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북한은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공동명의로 3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미 간에는 평

화협정을, 남북 간에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는 입장을 밝혔다.56  남북 양측은 

격렬한 협의 끝에 기본합의서에는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

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명기했다. 그런데 남한은 이 조항을 통해 장차 남북 

간에는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북

한은 평화협정과 평화상태를 구분하여 평화협정은 북미 간에 체결하고 남북 간

에는 평화상태 구축을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해석하였다.57 이러한 관점에서 북

한은 북핵문제로 기본합의서 이행이 여의치 않던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성명

을 통해 “정전협정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이장으로 전락하고 군사정전위

원회는 주인 없는 기구로 유명무실해졌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북미협상을 요

구하였다.58

그런데 1996년 2월 22일 북한은 ‘북미 잠정협정’을 주장한 이후 1998년 6월 유

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에서 미국이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조건 하

에서 처음으로 남한을 당사자로 인정한 남북미 3자의 ‘잠정평화협정’을 제안했

다.59 그러다 2005년 7월 2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 비핵

화 실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노정인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

55
김영윤,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부문 실천방안,”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방안 (아사연학술포

럼시리즈 98-3, 1998), p. 62; 장명봉,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실천에 따른 국내법적 문제,” 

통일, 135 (1992), pp. 47-48.
56 로동신문, 1984년 1월 11일.
57

김용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정과 북한의 정책결정구조,”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5권 2호 

(1993), p. 166.
58

장달중 외, 북미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대립, pp. 258-259. 
59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서울: 푸른나무, 2007),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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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게 되며 자연히 비핵화 실현으로 이어지

게 된다’고 하면서 북미평화협정과 주한미군철수를 언급하지 않았고, 4차 6자회담

에서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

하였다.60  이는 9.19공동성명의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합의로 

이어졌다. 2.13합의 이후인 2007년 3월 10일 김계관도 “평화체제 문제는 앞으로 

힘을 다해서 빨리 조선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조선반도의 냉전 산물을 

없애버리자는 일체의 합의”이고 “평화체제 논의는 당연히 4개국이 관련돼 있으니 

4개국만 논의한다”고 주장했다.61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북한의 최근 입장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의 10.4

선언 4항 “남과 북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

진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비록 현재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지

만, 평화체제에 관한 북한 입장은 남한 입장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기본합

의서 정신에 일정정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나.  핵문제: 한반도 비핵화 vs. 한반도 비핵지대화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남한은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주장한데 

대해, 북한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의 보고 이후 ‘한반도 비핵지

대화’(nuclear-weapon free zone)를 일관되게 주장해, 양자 간에는 커다란 차이

가 있었다.62  그런데 1991년 9월 부시의 전술핵무기 철수선언과 12월 노태우의 

핵부재선언을 계기로, 북한은 종전까지의 입장과는 달리 비핵지대화 주장을 철회

하고 남한의 비핵화안에 동의했으며 IAEA에 의한 핵사찰도 수용했다. 그러나 북

한은 비핵지대화안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비핵화 공동선언이 남과 북의 의무만

을 규정하고 있는 남북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굳이 양측 견해차가 큰 미군 핵무

60 조선중앙통신, 2005년 7월 22일.
6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97051> 

(검색일: 2011.4.10).
62

북한의 비핵지대화안의 핵심내용은 ① 동아시아 핵보유국들은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를 

철거하고 이후 재배치하지 않는다, ② 남과 북은 핵무기를 시험, 생산, 반입, 배치 등을 하지 않

는다, ③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의 비행기, 함선 등이 한반도 경내로 출입, 통과하지 않는다 등이

다. 로동신문, 1990년 6월 1일.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는 ③에 대

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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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출입·통과’ 등 북미 간의 합의는 제외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 핵정책의 중

심은 북미 간 합의에 있다.63  북한은 1993년 6월 11일 제1차 북미고위급회담의 

‘북미공동발표문’과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안

전을 서면으로 보장받고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다짐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고 결국 2002년 

10월 켈리의 방북으로 이른바 제2차 북핵위기가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어기고 미국 몰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추진했음을 내

세워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했고, 북한은 이를 비판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핵태세검

토보고서(NPR)가 북한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NPT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핵동결을 해제하고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했고 정

식으로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제네바합의를 무력화하였다.64

제네바합의체제가 붕괴된 이후 북한은 기본적으로 ‘제한적 비핵화’의 길로 나아

갔다. 즉, 북한은 대미 억지력과 대미 강제의 자원으로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 완전

한 비핵화도 아니고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서 핵능력을 조

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65  이는 ‘9.19프로세스’에 반영되었다. 미국

은 원래 핵폐기에는 핵프로그램(핵시설) 폐기만이 아니라 핵무기 폐기까지 포함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은 전자와 후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실상 전자만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9.19공동성명에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

램의 포기’가 명기되었으나, 실제 행동의 로드맵인 2.13합의와 10.3합의에서는 핵

무기 폐기문제가 제외되었던 것이다. 사실 9.19공동성명 이후 6자회담의 중심 주

제는 전자에 국한되었으며 후자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다.66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2005년 핵 보유선언 이후에 남한에 대한 핵우산 철폐

문제, 곧 ‘비핵지대화’ 문제를 재공론화하기 시작했고, 2009년 1월에 북한은 외무

성의 공식성명을 통해 이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북미

수교, 경제보상 등과 맞교환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든 핵무기는 북미수교 이후 미국

의 대남 핵우산 폐지와 연계하여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만일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비핵화 협상은 무용하며 앞으로는 핵군축회담

63
장달중 외, 북미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대립, pp. 144-145.

64
김근식, “북한의 핵협상: 주장, 행동, 패턴,” 한국과 국제정치, 27권 1호 (2011), p. 153.

65
임수호,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외교 (1989～2006),” 서울

대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07), pp. 301-302.
66

장달중 외, 북미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대립, pp.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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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즉 핵무기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67  기본합의서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간 것이다.

다.  교류협력: 적극적 교류협력 vs. 소극적 교류협력

기본합의서 합의과정에서 남한은 교류협력에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북한은 소

극적이었다. 북한은 즉각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제·사회분야에서의 교류협

력은 체제유지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뒤로 미루거나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였다. 

당시 흡수통일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던 북한은 인적·물적·정보의 교류협력을 추

진하자는 남한의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경계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교류협력에 

부정적이었다.68  대표적으로 남한의 언론매체 개방에 대해, 북한은 남한의 언론매

체가 자기 사회를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개방

에 반대하면서 단지 출판, 보도 분야의 교류협력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 결과 기본합의서에는 언론매체의 개방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또한 이산가

족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산가족문제의 생사확인, 재결합, 고통경감 문제만을 

명시하고 자유로운 왕래와 상봉, 재결합의 보장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하자고 

주장했다. 합의과정에서 남북한의 상호 양보로 인해 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

유의사에 의한 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한다”로 결정되었다.69

1990년대 중반 북핵문제와 고난의 행군으로 기본합의서 이행력이 극히 저조했

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과거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교류협

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도 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교류협력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 한 해 동안 남북왕래인원(금강산관광객 제외)은 13만 명을 넘었고 

차량의 운행횟수는 16만 회 정도이며 남북교역은 20억 달러에 육박했고 개성공단 

제품생산은 3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이산가족상봉은 20만 명에 달했다. 3대 남북

경협사업이라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연결 사업들도 실시되었다. 기

본합의서의 교류협력 합의를 뛰어넘은 일들도 벌어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남북연계성이 강화되면서 북한은 정경연계의 원칙

67
전경만 외, 북한핵과 DIME구상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p. 147.

68
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p. 114.

69
김용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정과 북한의 정책결정구조,” pp. 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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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 문제에 있어 정치군사적 논리와 일정정도 분리하여 경제

논리의 주도성을 인정하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사업을 위해 군부

의 양해 하에 휴전선 지역의 군사적 시설을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1999년 6월 서

해에선 남북의 군사력이 충돌했지만 동해에선 금강산 유람선이 관광객을 실어 날

랐다. 물론 북한은 2004년 김일성 사망 10주기 조문파동과 탈북자 대량입국 문제

를 거론하며 교류협력을 장기간 차단하였듯이 교류협력 문제를 체제유지 또는 협

상력 제고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70  현재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교

류협력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되 개혁개방의 원천들은 차단하는 것이다.

Ⅳ. 결론

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상호의존, 민족 동질성의 회복, 군

비통제 및 군축을 통한 자기억제 등과 더불어 이를 제도화하는 전향적 내용이 담

겨 있는 문서였고 따라서 남북한의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세계정치의 고아’로 전락하고 ‘고난의 행군’에 접어들어야 했던 북한은 

기본합의서의 실천이 흡수통일로 이어질까 두려워했다.71  그 결과 기본합의서는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북한의 통일정책과 담론에서 점차 주변화되기 시작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기본합의서는 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는가? 그것은 상호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자 간의 정치적 합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기본합의서는 남

북 간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와 화해의 바탕 위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남북당국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상적

인 문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선 정치군사 현안의 일괄타결, 후 

화해협력’이라는 정치군사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었고 점진적 접근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기본합의서는 남북의 내재적 필요성 때문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외적 요인

들에 의해 추동되었다. 남북한은 세계사적 탈냉전과 독일통일을 경험하면서 당국 

간 대화에 나섰다. 특히 북한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차단하기 위한 체제보장 방

70
김갑식, “탈냉전기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한국정치연구, 19집 3호 

(2010), pp. 127-128.
71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2007),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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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일환으로 기본합의서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선 애초부터 북한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마침 북한 핵사찰과 연계된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는 북한에게 이행 중단 구실을 제공한 것이다.72

마지막으로 기본합의서 이행에 일격을 가한 것은 김일성 사망 직후 ‘조문파동’

을 둘러싸고 진행된 남남갈등이었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남한사회 내부의 반발

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김일성 사망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은 곧바로 조문파동

과 남남갈등을 북한주민의 단합을 위한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이용했고 그것은 남

북간 적대감정의 증폭으로 이어졌다.73

이러한 요인으로 북한에서 기본합의서가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합의

내용은 변형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

지만 지난 20년간의 남북관계 성과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기본합의서 채택 20

주년을 맞이한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을 위해 기본합의서 사문화 과정을 반

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 접수: 4월 28일 ■ 심사: 6월 3일 ■ 채택: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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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th Korea’s Stance on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Kap-Sik Kim

North Korea hurriedly adopted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on the defensive 
worrying about absorbing it by South Korea. Through this agreement, North Korea 
acquired an agreement on ‘mutual nonaggression’ in external condition, and, in internal 
condition, intended to stabilize Kim Jung-Il successor reign by pushing ahead with devel-
oping nuclear weapons in secret and strengthening the control over people’s thought 
through the theory of ‘Our Own Style Socialism’. However, the contents of ‘the Inter- 
Korean Basic Agreement’ were close to ‘political declaration’ highly beyond inter- 
Korean relationship at that time, thus it has been on downfall in North Korea. It was ex-
tolled as ‘national reunification doctrine’ by North Korea at the time of signing on it, 1991, 
put aside in North Korea’s reunification policies since the middle of 1992 when nuclear 
issues arose, and reduced to skeleton since Kim Young-Sam government launching at 
1993. It was assimilated into the June 15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which was signed 
on at the Inter-Korean Summit Talks in 2000 and has disappeared in North Korea’s 
reunification discourses since then.

Key Words: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the June 15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the Inter-Korean High-Level Talks,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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